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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서, 고(高) 투표율와 재정자주도 상호작용항

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의 정치

참여의 정도와 활용가능한 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 사회복지정책

Ⅰ.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2020년 상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대면 활동이 위축되자 경

기가 급격히 침체되기 시작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고, 더불어 이들이 고용하던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임시⋅단기 노동

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

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각자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등의 이름으로 보조금을 지급

하였다. 이러한 보조금은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지역화폐, 현금, 선불카드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혹은 주로 소득 하위 50%의 광범위한 대상에게 직접 지급

되었다.

상기한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식은 중앙정부-광역

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 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

리고 경기도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역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5∼

4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경기도와 소속 기초지자체가 소득이나 피해 정도에 관계없

이 무조건적으로 전체 주민에게 개인 단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전라

북도 전주시와 경상남도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였지만, 경기도만이 유일

하게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이라는 기본소득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

에서 경기도와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은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는 다른 보

편적 복지, 더 나아가 기본소득(basic income)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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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어떤 기본소득적 특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대상인 경기도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은 기존의 실험적인 기본

소득 지급 사례와는 다르게 그 지급대상의 범위와 규모가 크면서도, 31개의 기초지자

체 별로 지급액의 차이가 난다는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

여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액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한

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연구를 적용하여 재난기본소

득 지급액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방법으로서 기존의 선형회귀분

석뿐만 아니라 축소추정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표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통계적

으로 더욱 엄밀하게 영향요인을 탐색할 것이다. 이처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나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향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1.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개념은 연구마다 그 정의가 다르지만 많은 선행연

구에서는 Van Parijs(2006), Raventos(2007), Widerquist et al.(2013) 그리고 기본

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정의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따르

면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근로요구 없이 개인 단위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전달

되는 주기적인 현금 지급”을 의미한다. Van Parijs(2006)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란 “자

산조사나 근로조건의 부과없이 구성원 모두가 개인을 단위로 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

는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교성 외(2017:292)는 기본소득을 “중앙/지방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동일하게 제공하

는 아주 단순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승주(2018:8)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자산

조사 없이 모두(universial)에게 노동의 반대급부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고 

(unconditional) 개인(individual)단위로 정기적(periodical)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제

도”로 정의하고 있다.

상기한 정의들은 공통적으로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을 기본소득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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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많은 선행연구가 실질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충분성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다(Van Parijs, 2006; Raventos, 2007; Widerquist 

et al., 2013; 김교성 외, 2017; 이승주, 2018). 본 연구는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충분성을 기본소득의 중요한 특성으로 파악하고, 경기도 기초지자체 재난기본

소득이 이러한 기본소득의 특성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무조건성(unconditionality)은 소득과 노동을 완전히 분리하는 기본소득의 무

조건적인 성격을 의미한다(Van Parjis, 2006; Raventos, 2007; Offe, 2009; 

Widerquist et al., 2013). 기존의 사회부조는 자산조사와 근로조건 및 구직의사를, 

사회보험은 개인의 기여를 그리고 사회수당은 인구학적 특성을 조건으로 한다(이지은, 

2020). 자산조사와 근로조건 및 구직의사를 요구하지 않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적인 성

격 때문에 기본소득 수급자들은 원하지 않은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Van Parijs, 

2006). 이런 무조건적인 성격은 기본소득이 시민권에 기초한 권리적 측면의 소득보장

제도라는 점을 보여준다. 

보편성(universality)은 자산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는 특성을 의

미한다(Van Parjis, 2006; Raventos, 2007; Offe, 2009; Widerquist et al., 

2013). 사회부조는 주로 빈곤층에게만, 사회보험은 기여자에게만 그리고 사회수당은 

인구학적 특성에 해당하는 대상에게만 지급되지만,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이지은, 2020).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더불어 국민적 합의에 이르

기 힘들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보편성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경기도 청

년기본소득와 같이 특정 생애주기의 인구집단으로 대상집단을 한정하는, 제한된 보편

성을 가진 변형된 기본소득을 주장하기도 한다(Offe, 1997; Raventos, 2007; 

Widerquist et al., 2013; 김교성 외, 2017; 이승윤 외, 2016; 이승주, 2019). 

개별성(individuality)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조권중 외, 2017) . 개별성은 보편성과 함께 논의될 수 있는데, 이는 시

민권을 핵심으로 하는 보편성은 개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개별성은 주로 가구 단위로 측정되고 지급되는 사회부조의 특성과 구별된다.

정기성(periodicity)은 기본소득이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지

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조권중 외, 2017). 이는 수급자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기본소득을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와 같이 일시금

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탕진(stake blowing)하는 문제가 생기며, 일시금을 보험회

사를 통해서 연금의 형태로 전환하더라도, 기대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이 낮아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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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Van Parjis, 2006).

충분성(sufficiency)은 개인이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급여수준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Van Parijs, 2006; 

Raventos, 2007). 기본소득은 충분성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기본소득과 부분기본소득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충분성의 충족여부는 최저생계비 또는 상대

적 빈곤선(중위소득의 50%) 수준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완전기본소득과 부

분기본소득으로 분류한다(Van Parijs, 2006; Raventos, 2007; Widerquist et al., 

2013). 반면, Kela(2016)에 따르면 완전기본소득은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욕구를 충족

할 수 있을 수준으로 기존의 거의 모든 사회보장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부분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보험에 기반을 둔 보장급여를 제외한 부분적 급여

만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경기도 소속 기초지자체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에서 상기한 기본소득의 특성을 다

수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주민들의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을 기준으로 무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이라는 특성에 부합된다. 보편성이라

는 측면에서도 경기도 기초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분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충족한다. 개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을 기

준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개별성을 만족한다.

정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상

황에 대응하여 일회성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정기성의 특성을 충족하지는 않는다. 하지

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향

후 정기적인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2021년 2월 이

후 제2차와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민에게 지급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충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기초지자체에 따라서 최소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급되지만, 이는 최저생계비 혹은 

중위소득의 50%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충분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 정기성을 충

족하지 못하여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도 충분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요

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난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보험에 기반을 둔 보장급여를 

제외한 부분적 급여만 대체하므로 완전기본소득이 아닌 부분기본소득적 특성만 가진다

고 볼수 있다.(Kela 2016).

정리하면,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특성 중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은 충족하지만 정기성과 충분성을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한다. 비록 충분성이 미미하더

라도 무조건성이 충족되면 기본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본소득의 조건을 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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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Van Parijs, 2006; Van Parijs & Vanderborght, 2017)에 의하더라도 재난기

본소득은 정기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무조건

성, 보편성 그리고 개별성이라는 측면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기존의 선별적인 사

회복지정책보다는 보편적인 기본소득 정책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기본소득이 아닌 보편적인 복지정책의 유형 중 하나

로 판단하고, 그 영향요인에 대해서 탐색하도록 한다.

2.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기존의 선별적인 복지정책과는 다른 성격을 보이는 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의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기본소득

이 아직 국가나 지방정부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고, 정책실험으로서 제

한된 조건에서 시행된 사례만이 일부 있기 때문이다.1) 그러나 이러한 정책실험사례들

은 전체 국민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주민으로 한정하였으며, 무엇보다 

기본소득 지출수준도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지출수준 영향요인을 연구하는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의 재난기본소득 정책도 2020년에 처음으로 시행

되었기 때문에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출규모의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 측면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적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영향요인을 사회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요인의 3가지로 분류하여 검

토하고, 이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통합모형을 토대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1) 사회경제적 요인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지방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

인인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민소득, 가구소득, 공공재의 가

격 수준, 인구수 및 인구밀도, 도시화수준, 산업화수준, 교육수준, 연령분포, 실업률, 

빈곤인구비율, 주택보급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와 이와 관련된 인구변수들이 사

1)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는 2017년 1월부터 2년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2천 명을 대상으
로 실업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바 있고,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주에서는 2017년 5

월부터 2년간 200명 이상의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캐
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2017년부터 3년간 빈곤층 4천 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실험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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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데(손희준, 1999, 김근호, 2013),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의 지출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

회경제적 요인을 강조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연구를 본격적으로 촉발시킨 계기는 

Fabricant & Lipsey(1952)의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출수준 격차에 관한 결정요

인 분석 연구이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출규모는 주민 1인당 소득수준, 

도시화 정도, 인구밀도 등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약 72% 이상 설명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결정론 시각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이론으로 산업화 이론과 복지수요결정론을 들 수 있다. 산업화 이론에 따르

면,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이 유발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출현한다. 그 결과 또 다른 산업화 진전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

으로써 결국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이 확대 및 발전하면서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Rimlinger, 1971; Wilensky, 1974; Kely, 1976; O’ 

Connor, 1988). 산업화 또는 경제성장의 진전이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와 지출수준을 분석하는 복지수요결정론적 관

점도 넓은 의미에서 사회경제적 결정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사회복

지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고전적 연구인 Wilensky& 

Lebeaux(1965)에 따르면 상대적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요한 

독립변수는 사회복지수요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지역 내 총생산(GDP)

과 같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수준을 들 수 있다(김경호, 2003; 고경환, 2010; 김근호, 

2013).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변수가 영향

을 미치지만,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모두 모형에 포함시키기보다는 결정적인 변수

를 선별하여 분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적합하다(강인재, 1987; 김근호, 

2013).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중 핵심적인 변수는 총인

구수, 지역내 총생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는 일관적이

지 않다. 예를 들어 총인구수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최재녕(2004)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동호(2007)과 신용무(2011)

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지역내 총생산의 경우, 손희준(1999)과 

김태희⋅이용모(2012)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사회복지지출에 유의한 부(-)의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박병규 외(2009)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

범식 외(1997)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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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적 요인

사회복지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 요인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강조한

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결정요인으로서 세입충당능력(revenue availability)의 중요

성을 규명한 Sharkansky& Hofferbert(1969)의 연구 이후 수많은 연구가 정부의 재

정능력과 재정지출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 노력하였다(한원택⋅정헌영, 

1994:10-11). 특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지방정부 재정능

력은 사회복지재원의 확충에 유리하여 사회복지지출을 증대시킬 여력이 크고

(Wildavsky, 1986; 최일진, 2017), 실제로 재난기본소득에 경기도지자체의 자체제원

이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역시 기본소득의 지급규모에 일종의 제약조건

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사회복지재정지출 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주장 또는 실증 

연구 결과는 상반된다. 일부 학자들은 지방정부의 우선순위는 경제성장이므로 재정력

이 높은 지방정부는 경제개발비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한 사회

복지비에 대한 비중을 낮추게 된다고 보았다(Musgrave, 1969; Peterson, 1981; 

Heidenheimer, 1983; King, 1984; Kernell, 1986; Schneider, 1989). 특히, 

Oates(1972)나 Peterson(1981)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에는 상대적

으로 많은 제약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표달성이 용이한 경

제분야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출한다고 보았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재

정능력과 사회복지지출 수준과의 음(-)의 관계가 논의되기도 한다. 재정능력이 높은 지

방자치단체는 낮은 수준의 재정지출비중으로도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재정능력이 높은 지방정부일수록 복지지출의 비율이 낮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Cameron, 1978). 이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재정력 제고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를 야기하여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한다는 연구들도 발견된다(Boyle & Jacob, 

1982; Chamlin, 1987). 이는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

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증가된 요구나 수요에 대응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재정적 결정론을 적용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보면, 김

교성⋅이재완(2000), 강윤호(2003), 김미혜 외(2009) 등의 연구들은 재정자주도나 재

정자립도가 사회복지예산 비중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장동호(2011)는 

재정자주도가 사회복지예산 비중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고 상반된 연구결과

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재정적 결정 요인에는 대표적으로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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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그러나 이 지표들은 각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 분석 대상과 내용에 따

라 적합한 지표를 선택하는 데에 연구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수반된다(최일진, 2017). 

3) 정치적 요인

정치적 결정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의 정책과정, 정치구조, 정당구조 및 체제 등의 정

치적 요인들이 사회복지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라고 본다. 선거제도, 투표

율, 정당 간 경쟁, 정당구조, 연임 여부 등과 같은 정치적 변수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되는 주요 변수들이다. 재난기본소득은 기초지자체가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정치적 특성을 가지므로 상기한 정치적 변수들이 재난기본소득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정치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선거와 투표의 경우, 대의민주주의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치참여 수단이다(지병문⋅김용철, 2003). 특히, Key(1956)와 

Lockard(1959)의 정치참여-경쟁모형에 따르면 경쟁정도가 높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요

구를 정책결정과정에 더 잘 반영한다. 지방정부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

고 정당 간 정치적 경쟁이 치열할수록 정치인들은 주민들의 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

다. 결국, 중앙정부에 비해 더욱 참여적인 정치풍토와 경쟁적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주민의 요구를 정책결정과정에 상대적으로 잘 반영할 것이라고 본다(서상

범, 2009).

복지정치에 관한 전통적인 연구에 따르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복지정치의 정당가설

(partisan hypothesis), 즉 집권 정부의 정파적 차이가 사회복지 지출 수준을 결정한

다는 가설은 부정되어 왔다(장동호, 2007; 김종욱, 2012; 함영진, 2013; 김경준 외, 

2013; 김범수⋅노정호, 2014).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라는 주요 쟁

점을 두고 이념정당 간 서로 다른 정책적 경쟁을 펼쳤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에 

따라 복지정치의 정당가설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유진숙⋅김원

섭, 2015). 특히, 지방정부의 정치체제 및 정당구조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지

방의회의원은 대부분 정당에 소속되어 강한 정당규율에 기속되어 있고, 단체장은 예산 

편성권을, 지방의회는 예산 승인권을 갖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당적과 지방의회의 구성

비율(장악률)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김범수⋅노정호, 

2014).2) 다만, 지방의회의 구성비율과 관련한 실증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다. 장

2)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결정되었던 2020년 4월 당시에는 경기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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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2007)의 연구에서는 여당소속 의원비율이 사회복지예산 비율 결정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진성(2012)의 연구에서는 정(+)의 영향을 주었다.

최근 지자체장의 연임여부는 재정지출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 미국에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정부를 연구대상으로 한 Wolman, 

Strate & Melchior(1996)의 연구는 시장의 재선 여부가 시정부의 사회복지 지출패턴

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행된 권경환(2005)의 연구에서

도 지자체장의 재선 여부가 사회복지 지출패턴에 영향을 미쳤으나, 전자의 연구와 반

대로 단체장이 재선된 경우에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통합모형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결정요

인, 정치적 결정요인, 재정적 결정요인 등이 모두 사회복지비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들 요인들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찍이 Cnudde & 

McCrone(1969)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을 통합한 혼합모형(Hybrid 

model)을 제시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통합모형에 입각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박범종, 

2005). 이러한 통합모형에 입각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

회경제적 변수나 정치적 변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제도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다(김병

규 외, 2009:6). 국내에서는 오승석(1992)과 전준구(2001)의 사회경제적 요인 결정론과 

정치적 결정론의 절충론적 연구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통합모형에 입각하여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김병규 외, 2009; 서상범⋅홍석

자, 2010; 김윤수⋅류호영, 2012; 고혜진 외, 2014; 조기태, 2017).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통합모형에 입각하여 경기도 소속 기초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사 및 경기도 기초 지자체장 31명 중 29명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따라서 더불어민
주당이 경기도의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지자체간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당
적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분석모형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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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경기도 내의 3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실증분석을 실시

하기에는 연구대상의 수가 많지 않지만 연구대상을 경기도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 지역의 재난보조금 등과는 다르게 경기도의 재

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적인 특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광역지

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는 재난긴급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 소득기준 하위 

50%에게만 선별적으로 재난보조금을 제공했지만, 서울특별시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

는 서울특별시와 별도로 구민들에게 재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에 광역지방

자치단체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 주민에게 보편적이고 무조건

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둘째, 기본소득의 전면적 도입과 더불어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소속의 기

초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이재명 

도시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본 연구는 경기도 지자체들이 기본소득의 성질을 지닌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결정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지를 탐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단순한 요인탐색에서 나아가 정치적 요인, 재정적 요인, 사회경제

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정부 복지지출을 결

정하는 과정을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뤄지

는 의사결정은 다양한 영향요인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따라서 실제 영향요

인을 더욱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주요 요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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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정치적 요인

투표율

지방의회

장악률 종속변수

당선 횟수 재난기본소득

1인당 지급액 

(기초지자체별)

득표율 격차

재정적 요인
재정자주도

지방기금

사회경제적 요인

지역내총생산

인구수

코로나 

확진자 수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찾기 위하여 기계학습 

기법인 벌점화 회귀분석(penalized regression) 중 하나인 elastic net 회귀분석을 사

용하였다. 벌점화 회귀분석은 계수에 벌점(penalization)을 부과하여 기존의 일반선형

회귀에서 이용하는 최소제곱법의 가질 수 있는 과적합(overfitting) 문제를 해결하는 

축소추정법(shrinkage estimation)이다(유진은, 2016). 이는 종속변수에 유의하지 않

은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0으로 만들어 모형에서 제거하고 유의한 변수들을 자동적으

로 선택한다(문지영 외, 2018). 따라서 축소추정법을 적용한 벌점화 회귀분석은예측력

이 낮은 독립변수를 모형에서 제거하여 전체 MSE(Mean Squared Error)를 낮추고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유진은⋅노민정, 2017). 벌점화 회귀분석은 벌점화 함수의 형

태에 따라 능형회귀(ridge regression), LASSO(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elastic net 등이 있다. 이 중 elastic net 회귀분석은 

p(parameter)>N(표본 수)일 때 N개 보다 많은 0이 아닌 계수를 내놓을 수 있다

(Hastie et al., 2009).

Elastic net 회귀분석은 LASSO 회귀분석와 능형회귀를 결합한 분석기법으로서 회

귀계수축소를 통한 변수 선택이라는 LASSO의 장점과 다중공선성 문제 해결이라는 능

형회귀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Zou & Hastie, 2005).

 = argmin{




  



 


 






 




 } 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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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 우변의 전반부는 최소제곱법을 쓰는 손실함수(loss funtion)이며, 벌점함수인 

후반부는 LASSO와 능형회귀의 제약식 , 의 놈(norm)과 관련된 , 
를 모

두 포함한다. 벌점함수 부분의 조율모수 λ는 계수를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 조율모수 α는 LASSO와 능형회귀의 비율을 조정해주는데 α가 1에 가까우면 

LASSO에 가까워지고 0에 가까우면 능형회귀에 가까워진다. 본 연구는 조율모수 λ와 

α의 값을 탐색하기 위해서 10-fold 교차타당화(cross validation)을 사용하였다. 

10-fold 교차타당화는 데이터를 임의로 10개로 나눈 후 그중 9개를 통해 모델을 만들

고 남은 1개의 데이터로 적합값을 구하는데, 이를 통해 각 fold의 교차타당화 오차를 

계산하고 이 교차타당화 오차의 평균이 전체 교차타당화의 오차로 작용된다. 교차타당

화의 오차가 1-표준오차의 범위 내에서 가장 단순한 모델을 선택하여 모델의 검약성을 

추구하면서 모형은 예측력을 높이고자 한다(Hastie et al., 2009; Yoo, 2018).

벌점화 회귀분석을 사용한 선행연구로는 예대금리차 결정요인 모형을 구성하고 능

형회귀, LASSO 회귀분석, elastic net 회귀분석을 각각 적용한 송상윤(2015)이 있다. 

분석결과, 단계별 회귀분석과 비교했을 때 벌점화 회귀분석 기법의 예측력이 우수하게 

나타났고 벌점화 회귀분석 중 elastic net 회귀분석과 LASSO 회귀분석의 예측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학 분야에서는 유진은⋅노민정(2018)이 elastic net 회귀분석으로 일반계 고등

학생의 창의성 예측모형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창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총1,422개의 

설명 변수 중 최종 46개의 변수가 선택되었다. 인사분야의 연구로는 문보영 외(2021)

가 대졸초기 경력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

으로 150개의 변인을 분석에 활용하여 73개의 변수가 선택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같이 설명변수 중에서 재난기본소득 1인당 지급액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stata 17 통계분석 프로그램의 벌점화 회귀분석 중 

하나인 elastic net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경기도 내에서 지자체별로 다르게 지급되었던 재난기본소득

의 1인당 지급액이다. 전 국민에서 동일하게 지급되었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경

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과 달리, 경기도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은 지자체에 따

라 달리 지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했다.

독립변수는 코로나라는 배경 속에서 경기도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액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며 이들을 정치적, 재정적,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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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누었다. 

먼저 정치적 요인으로는 투표율, 지방의회 장악률, 당선 횟수, 득표율 격차를 활용

하였다. 투표율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Key, 1956; Lineberry & Fowler, 1967). 지역주민들이 정치에 참여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정치인들은 주민들의 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방자

치단체는 주민들의 요구를 더욱 중시하여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

들의 정치참여 정도의 대리변수인 투표율은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투표율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되

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을 사용했다. 이때 변수의 분포가 고르지 않았

기 때문에 하위 33%, 중위 33%, 그리고 나머지 상위의 세 단계로 나누었다. 나아가, 

하위 33%에 해당하는 저 투표율 집단을 참조 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여 

중위 33%의 중 투표율 집단과 상위 33%의 고 투표율 집단을 나타내는 두 개의 더미

변수를 만들어 연구에 활용하였다. 

지방의회 장악률은 정책결정 관련 선행연구에서 지방정치의 경쟁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변수로서 자주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Dawson & 

Robinson, 1963; Dye, 1984; 정명은⋅이종수, 2008). 단체장의 당선 횟수는 지자체

의 예산 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로 재선된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정책에는 부정적인 선호를 보이고 복지정책에는 긍정적인 

선호를 보이기도 했다(권경환, 2005). 또한, 재정지출과 선거결과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는 지자체장이 재선을 위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김애진, 

2017)했기 때문에 단체장의 당선횟수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득표율 격차는 직전 선거에서의 정치적 경쟁 정도를 측정하고자 변수로

서 설정하였다.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당선된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

서 승리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이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Cain et al., 1987). 정치적 경쟁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많은 선행연

구에서 득표 1위와 2위의 득표율 격차를 통해 측정(Cox, 1988; 정수현, 2012; 박상

훈⋅이호준, 2015; 김애진, 2017; 권은주⋅김순은, 2019)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도 

득표율 격차를 변수로 설정했다.

다음으로 재정적 변수로는 재정자주도3)와 지방기금을 설정하였다. 재정적 자주성을 

3) 본 연구에서는 세입과목 개편 후의 재정자주도를 사용했으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자치단체 예산규모}×100(%)
- 자주재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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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재정자주도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왔다(김종순, 2001; 최재녕, 2005). 선행연구에 따라 재정적 자주성을 재정

자립도로 측정하기도 하지만, 이런 자체적인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교부금, 보조금, 보

전금 등의 재원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장동호, 2011). 따라서 

이러한 재원을 포함하는 재정자주도를 변수로서 활용하는 선행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서동명, 2009; 장동호, 2011). 

지방기금은 지방정부에서 자금운용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좀 더 탄력적이고 신속하

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및 운용되는 기금을 가리킨다(권순현, 

2008). 지방기금은 지방기금은 크게 지방자치법 제 159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기금과 중앙정부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법정기금으로 분류된

다. 지방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므

로 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다양한 지방기금이 설

치 및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 상황

에서 위기에 처한 주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

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자금운용이 비교적 수월한 지방기금이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방기금 총액을 독립변수

로 설정하였다.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지방기금 총액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재난

관리기금의 총액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총액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었기 때문이

다. 한편, 재정자주도와 지방기금은 변수의 분포를 연구에 적합하게끔 조정해주기 위해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지역내총생산(GRDP)과 인구수와 코로나 확진자 

수를 포함하였다. 지역내총생산은 특정 지역의 총생산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 시도

에서 경제활동별로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는 주민

소득에 대한 대리변수의 성격을 갖는데, 여러 대리변수들 중 지역내총생산이 각 지역

의 생활수준과 후생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선행연구 결과

에 따라 변수로 설정하였다(노근호 외, 1995; 손희준, 1999). 대부분의 경기도 기초지

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이 결정되었던 시기(2020년 4월 2일)에 확진자 수가 인

구 수 대비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인구수 대비 확진자 수가 아닌, 인구수와 코로

나 확진자 수 두 변수를 각각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지역내총생산 및 인구수는 위의 

재정자주도와 동일한 이유로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116 ｢정부학연구｣ 제28권 제2호(2022)

요인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변수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경기도 기초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1인당 지급액

독립

변수

정치적 

변수

투표율
2018년 지방선거 기초지자체별 투표율 

(고 투표율, 중 투표율 더미변수)

지방의회 장악률 기초지자체별 지방의회 여당 소속 의원 비율

당선 횟수 기초지자체장의 당선 횟수

득표율 격차 2018년 지방선거의 ‘1위 득표율 - 2위 득표율’

재정적 

변수

재정자주도 2019년 기초지자체별 재정자주도

지방기금 기초지자체별 2019 결산보고서의 ‘기금 총액’

사회경제적 

변수

지역내총생산 2019년 기초지자체별 지역내총생산

인구수 2019년 인구수

코로나 확진자 수 2020년 4월 1일 코로나 확진자 수

<표 1> 변수의 구성과 측정방법

Ⅳ. 분석결과 및 해석

1. 기술적 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먼저 본격적인 가설검증에 앞서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를 확인하였다. 

<표 2>에 있는 투표율, 재정자주도, 지방기금, 지역내총생산, 인구수는 연구에 활용하

기 위해 구간화하거나 자연로그를 취한 값의 기술통계를 제시했다. 원 자료에서 투표

율은 평균이 58.01, 표준편차가 4.32, 최솟값이 52.9, 최댓값이 70.2였다. 재정자주도

는 평균이 61.54, 표준편차가 5.60, 최솟값이 52, 최댓값이 74.8로 나타났다. 지역내

총생산의 경우 평균이 1,200만 원, 표준편차가 1,160만 원, 최솟값이 1,071,485원, 

최댓값이 5,000만 원이었다. 지방기금은 평균이 168,011백만 원, 표준편차가 

186,665백만 원, 최솟값은 14,237백만 원, 최댓값이 899,526백만 원이었다. 마지막

으로 인구수의 경우엔 평균이 427,086명, 표준편차가 331,847.8명, 최솟값이 43,824

명, 최댓값이 1,194,465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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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0.68 7.40 5 40

지방의회 장악률 58.29 15.81 14.29 77.78

당선 횟수 1.39 0.76 1 3

득표율 격차 26.06 14.20 0.57 50.92

재정자주도 4.12 0.90 3.95 4.31

지방기금 11.50 1.08 9.56 13.71

지역내총생산 15.87 0.99 13.88 17.73

인구수 12.62 0.91 10.69 13.99

코로나 확진자 수 16.16 24.08 0 112

<표 2> 기술적 통계 분석결과 (N=31)

다음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변수 간 

상관관계는 -.0054에서 .6100 수준으로 통상적인 판단기준인 0.7이나 0.8에 못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과 인구수의 상관관계는 .9176으로 나타났으나 두 

변수는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들을 그대로 연구에 활

용하고자 한다. <그림 2>는 종속변수와 각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지자체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표본의 수가 31개

로 적었다. 따라서, 변수 간의 상관계수뿐 아니라 그래프도 확인하여 변수들이 본 연

구의 모형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2>를 확인한 결과, 지방의회 장악

률, 지자체장 당적,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종속변수와 관계가 없거나 신뢰구간이 지나치

게 넓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에 활용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본 연

구는 elastic net 회귀분석을 통해 적합한 변수를 탐색한 후, 선정된 변수들을 통해 

다시 분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 회귀분석 결과 및 해석

<표 4>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액과 그 영향요인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정치적 요인 중 투표율(고 투표율)과 재정적 요인 중 재정자주도가 재난기

본소득 지급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자

체의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에 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7.282, <.05), 재정자주도가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41.547, <.05). 한편,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액수를 산

정하는데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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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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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재난기

본소득 

지급액

중 

투표율

고 

투표율

지방

의회

장악률

재선

여부

득표율 

격차

재정

자주도

지방

기금

지역

내총

생산

인구수

코로나 

확진자

수

재난기본소

득지급액
-

중 투표율 -.1686 -

고 투표율 -.1895 -.5118 -

지방의회

장악률 
-.0054 .2875 -.4047 -

당선 횟수 .2185 -.1726 -.0233 .0580 -

득표율 

격차
-.3166 .2101 -.2446 .2726 .1237 -

재정자주도 .4994 -.1571 .2984 -.2669 -.1174 -.5168 -

지방기금 .1452 -.0687 -.1215 .0514 -.0030 -.1705 -.0088 -

지역내

총생산
-.1499 .2239 -.2576 .2587 -.0795 .4770 -.2473 .5359 -

인구수 -.3417 .2911 -.2355 .2795 -.0623 .6026 -.4366 .3694 .9176 -

코로나 

확진자 수
-.2054 -.0193 .2312 .1078 -.0709 .2196 -.0934 .4256 .5949 .6100 -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모형

 SE

정치적 요인

고 투표율 -7.282* 3.388

중 투표율 -3.456 2.990

지방의회 장악률 1.914 8.012

당선 횟수 2.169 1.540

득표율 격차 -.003 .128

재정적 요인
재정자주도 41.547* 17.108

지방기금 .546 1.640

사회경제적 요인

지역내총생산 2.047 3.831

인구수 -3.875 4.322

코로나 확진자 수 .016 .072

상수 -150.786 78.598

Adj  .3308

F 2.48*

*<.05 **<.01 ***<.001

<표 4>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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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위에서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자세히 해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산정에는 정치적 요인 중 투표율(고 투표율)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에 음(-)의 영향을 미쳤는

데, 이는 기존의 관점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Key-Lockard 모형으로 대변되는 전통

적인 정치결정론자들에 따르면 정치참여와 경쟁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정책결

정자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가정은 현실 정책과정에서의 투표권자들의 다양

한 특성과 의사결정자들의 전략적 행위를 면밀히 고찰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여

러 선행연구에서는 투표율과 사회복지지출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없다거나, 심지어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최재녕, 2005; Aidt & Eterovic, 

2010; Paike & Pal, 2020). 

또한,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로 측정된 정치참여가 높다고 해서 그 중 다수가 반드

시 사회복지분야 서비스 공급의 증대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

히려 높은 정치참여는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공공감시와 통제의 수준을 인지하게 만

들어 사회복지지출 규모의 조정 및 합리화를 추구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다. 반대로 정

치참여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공공감시에 의한 정치통제기능이 약화되어, 정책결정자

들의 득표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행위를 자극하여 당선이나 재선을 위한 정부지출, 특

히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한편, 투표율이 중간 수준인 경우(중 투표율)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액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표율이 높은 경우는 낮은 경우에 상반되어 그 효과가 극대화

된 반면, 투표율이 중간 수준인 경우에는 정치참여 수준이 낮은 경우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거나,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 요인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사회복지지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난기본

소득 정책에 투입할 재정적 여력이 더 많으므로 재난기본소득의 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정지출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높기 때문에 결정적인 영향요

인으로 기대되었던 지방기금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규모의 격차를 설명할 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도의 기초지자체 단체별로 지급액을 지출하기 

위한 재원이 달랐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포천시는 순세계잉여금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반면,4) 수원시는 순세계잉여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재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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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득을 지급하였다.5) 

사회경제적 요인인 지역내총생산, 인구수 및 코로나 확진자 수는 경기도 기초지자체

별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긴

급하게 주민들에게 지급해야만 했던 상황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재원

을 마련할 시간이 촉박하여 지역 내의 총생산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되기보다는 즉시 

사용가능한 자원 규모에 따라서 지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경기도의 

기초지자체의 재정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자주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

친 반면에 지역내 총생산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은 것도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

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당시(2020년 4월 1일 

기준)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라서 경기도 내에서는 최소 0명에서 최대 112명의 확진

자만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6) 대비 확진자 수의 비중으

로 보았을 때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급액 규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인구수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간에도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상술한 지역내총생산과 마찬가지로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행된 1회성 정책이기 때문에 향후의 지속적인 복지지출대상을 고려

하지 않았던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결정의 심화된 분석을 위해서 회귀분석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변수인 투표율과 재정자주도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

다. 선행연구에서는 투표율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 단독적으로 효과를 미치지 않고 사

회경제적 요인이나 재정적 요인 혹은 정치적 요인 내 다른 변수들과 상호작용하여 사

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최일진, 2017). 본 연구에서도 회

귀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투표율과 재정자주도가 상호작용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

액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4) 박경만, “ ‘인구 14만, 재정자립도 26.8%’ 포천시의 ‘재난기본소득 40만원’ 비결은?”, 한겨레, 

2020.03.31.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35008.html(검색일: 2021.6.21).

5) 오정민, “수원시, 1인당 10만 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제타임스,2020.04.03. 
http://www.ket.kr/news/view.php?idx=5576&mcode=m111vzjz(검색일: 2021.6.21).

6) 최소 연천군 43,824명, 최대 수원시 1,194,465명 (2019월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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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과 재정자주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두 변수 중 투표율은 2019년 지방선거의 투표율로서 재정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SE) (SE) (SE) (SE)

-

지방의회 

장악률

4.110

(8.27)

6.439

(7.89)

1.914

(8.01)

-5.806

(8.27)

당선 횟수
2.203

(1.70)

2.357

(1.60)

2.169

(1.54)

2.095

(1.43)

득표율 

격차

-.057

(.14)

.026

(.13)

-.003

(.13)

.041

(.120)

지방기금
.446

(1.72)

1.327

(1.69)

.546

(1.64)

1.555

(1.58)

지역내

총생산

7.097

(3.76)

3.542

(3.984)

2.047

(3.83)

.912

(3.614)

인구수
-9.225

(4.11)*

-5.013

(4.44)

-3.875

(4.32)

-5.160

(4.122)

코로나 

확진자 수

-.023

(.068)

-.050

(.066)

.016

(.072)

.0568

(.079)

독립변수 재정자주도 -
34.806

(17.79)

41.547

(17.11)*

77.363

(23.83)**

조절변수

고 투표율 - -
-7.282

(3.39)*

348.724

(165.46)*

중 투표율 - -
-3.456

(2.990)

180.138

(122.11)

상호작용항

고 투표율 - - -
-86.590

(40.25)*

중 투표율 - - -
-44.551

(29.77)

상수
5.765

(27.17)

-147.680

(82.53)

-150.786

(78.60)

-271.905

(104.00)*

Adj  .1577 .2499 .3308 .4246

F 1.80 2.25 2.48* 2.84*

*<.05 **<.01 ***<.001

<표 5>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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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도에 선행하여 존재했기 때문에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자주도와 

투표율의 상호작용항은 고 투표율 지역(참조집단: 저 투표율 지역)의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86.59, <.05). 구체적으로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투표율이 

높은 경우에는 재정자주도가 증가할수록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 떨어진 반면, 투표율

이 낮은 경우에는 재정자주도가 증가할수록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재정자주도와 투표율의 상호작용 그래프 

다음으로 투표율과 재정자주도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효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먼

저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주민들의 정치참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런 경우,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높다는 이

유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의 규모를 늘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급여부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양분되고 있었으

며, 전례없이 무조건적으로 전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적 특성을 가지

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액의 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은 정책결정자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투표율이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정치참여가 저조하여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앞선 상황과 반대의 양

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재정자주도와 중 투표율 간의 상호작용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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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재정자주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산

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저 투표율과 중 투표율 지역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는 중 투표율 지역의 정책결정자들이 해당 지역의 정치참여 수준을 타 지역과 구분될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 Elastic net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elastic net 회귀분석을 추가하였다. stata 17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0-fold 교

차타당화(cross validation)을 통해 조율모수 λ와 α의 값을 탐색한 결과, α가 0.5이

고 λ가 0.5149924일 때, CV mean prediction error가 47.52149로 가장 낮아 최

적의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그림 4> 10-fold 교차 타당화를 통해 탐색한 조율모수 λ와 α의 값 

Elastic net 회귀분석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액과 관련하여 고 투표율, 중 투표율, 재

정자주도, 상호작용항(고 투표율×재정자주도, 중 투표율×재정자주도), 지방의회 장악률, 

당선횟수, 득표율 격차, 지방기금, 인구수 변수들이 유의미하다고 선택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상술한 elastic net 분석모형을 통해서 선택된 10개의 변수를 가지고 다시 선형회

귀분석을 진행하였다(<표 6>참조). 그 결과, 이전과 같이 고 투표율(참조집단: 저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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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정자주도 간의 상호작용항이 재난지원금 지급액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7.439, <.05). 그리고 모형 5의 Adj  값은 0.4646으로서 선행한 모

형 4의 Adj  값 0.4246 비해 상승하여 더 설명력 있는 모형임을 보여주었다.

구분
모형5

(SE)

-

당선 횟수 2.077(1.376)

득표율 격차 .0481(.114)

지방기금 1.950(1.301)

인구수 -3.117(2.020)

독립변수 재정자주도 81.454(21.320)**

조절변수
고 투표율 311.861(146.534)*

중 투표율 199.933(114.850)

상호작용항
고 투표율 -77.439(35.504)*

중 투표율 -49.436(27.989)

상수 -305.187(90.638)**

Adj  .4646

F 3.60**

*<.05 **<.01 ***<.001

<표 6> Elastic net을 통해 선택된 변수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결과

<그림 5> Elastic net을 통해 선택한 모형 5의 재정자주도와 투표율의 상호작용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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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기본소

득적 특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재난기본소득의 1인당 지급액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에 있었다. 연구 결과,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5가

지 기본 조건 중 정기성과 충분성 조건에는 부합하기 어려워 기본소득 개념에 완전히 

합치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은 무조건성, 보편성 그리고 개별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선별적 복지정책과는 차별화되는 기본소득적 성격이 강한 

보편적 복지정책이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고 투표율, 재정자주도가 각각 부

(-)의 방향과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액이 정치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아가 탐색적 연구를 위해 재정자주도가 1인당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투표율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주도와 투표율의 

상호작용항은 고 투표율 지역(참조집단: 저 투표율 지역)의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고 중간수준의 투표율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기초지차체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의 정치참여의 정도

와 활용가능한 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의 의의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기본소득의 지출결정 요인을 분석하

였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출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연

구대상인 경기도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서 특수하게 이뤄진 정책이었지만, 기본소득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분석한 것은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추후에 기본소득 논의에 적용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정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구조

(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재정조달은 어떠

한 방식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기본소득

의 재정구조가 지방분권적으로 형성될 경우 지자체별 정치적 및 경제적 특성에 따라 1

인당 기본소득 지급 규모에서 격차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전체적 재정

구조(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의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투표율 등 정치참

여 수준이 높은 경우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설계 시 

국가 전체 또는 지자체별 정치참여 수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

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재난상황 속에서 이뤄지는 예산지출결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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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분석하여 후속 연구에 기여한 것도 본 연구의 의의이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

복지예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선별적 사회복지정책 의사결정과정

의 지출결정요인을 분석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그로 인한 경기침체라

는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전역적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셋째, 머신

러닝 기법 중 하나인 elastic net 회귀분석을 통해서 선행연구와 연구자의 직관을 통

한 변수 선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다. elastic net 회귀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모

형에서의 불필요한 변수를 삭제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높였고, 동시에 기존의 모형과 

동일한 투표율, 재정자주도, 고 투표율과 재정자주도의 상호작용항이라는 유의미한 영

향요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이론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었고, 나아가 아직 행정학⋅정책학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않은 elastic net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행정학⋅정책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앞선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

구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내부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 제약 때문에 연구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뷰 같은 질적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결정의 구체적인 과정을 연구하여 결과 해석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0년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단일자료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

가 있다. 본 연구는 2차,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경우에는 경기도 전 주민을 대상으

로 하지 않아 기본소득의 보편성이 없다는 이유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향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속될 경우, 다년도 자료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여당의 지지도가 강한 경기도의 기초지방

자치단체만을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재난기본소득지급액 결정과정에서 

동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인당 지급액 규모에 차이가 있

던 것은 경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을 경기도로 한정지었다. 따라서 향후 

재난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후속 연구에서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재난기본소득의 영향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

의 전체 표본 수는 경기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31개로서 많지 않다. 데이터가 부족

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elastic net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변수를 삭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었던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5가지 특성 중 

정기성과 충분성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완전기본소득에 적용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완전기본소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본 연구

의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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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 of Basic Income:

Focusing on the Case of Disaster Basic Income of 

the Gyeonggi-do Basic Local Governments

Park Jongyoon, Kyuwoong Kyeong, Im Tobin & Yang In

In 2020, Gyeonggi-do and its basic local governments provided disaster 

basic income, to mitigate the devastating economic downturn caused by 

the COVID-19 global pandemic. Since basic income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large-scale disaster basic income 

seemed to be an appropriate research subject, in exploring the factors 

influencing basic income.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basic 

income by focusing on the basic income of basic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do.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mount 

of disaster basic income, by applying the theory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factors, through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Elastic net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as a negative (-) 

correlation between voter turnout of political factors and the amount of 

disaster basic income, and a positive (+) correlation between the 

financial autonomy rate and the dependent variable. Also,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high voter turnout and the 

financial autonomy rate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mount of 

disaster basic income. These findings reveal that the Gyeonggi-do basic 

local governments complexly conside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available finances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disaster 

basic income for disbursement.

※ Keywords: Basic income, Disaster basic income, Social welfare policy




